
30여년 전 보다 못 한 농업소득, 말이 됩니까?

- ‘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’을 제안합니다 - 

쌀값 폭락, 한우값 폭락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희망을 잃

어가는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절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

지난 5월 18일 발표된 통계청 ‘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’ 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

업소득이 949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. 전년 대비 26.8%(348만 원) 감소한 것으로 나타

나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.

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10년만이며 더욱

이 30여년 전인 1994년 1,033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

지난해 농업소득의 대폭 감소는 생산비 폭등과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 속에서 이미 예상

된 결과입니다. 농작물수입 기준으로 쌀은 13.5%, 축산은 15.3% 감소한 반면, 생산비는 

비료비 19.3%, 사료비 17.8%, 광열비 15.5% 증가했습니다.

아무리 그래도 농업소득이 30여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이유야 

있겠지만 정치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. 무엇보다 양곡관리법 개정 무산의 

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농정홀대와 농민무시, 국가책임성 방기에 책

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여야 모두 함께 방안을 찾아봅시다.

‘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’을 제안합니다.

미-중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각국이 보호무역을 통해 기후 위기, 식량 위기의 시대를 준

비하고 있어 세계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. 

식량안보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축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(WTO)의 규범

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
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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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도 1조 4,900억 원에 이르는 감축대상보조와 기초농산물 총생산액의 10%를 넘지 않

는 최소허용보조를 활용해 가격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감축대상보조 활용 금액은 29억 원으로 활

용 가능 금액의 0.002%에 불과합니다.

윤석열 정부의‘푸드테크’, ‘애그테크’, ‘스마트농업’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

것은 농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. 기후위기시대 식량위기시대, 농업은 확실한 전략산

업임은 분명합니다.

이제 우리정부도 쌀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을 농민들이 

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.

30여년 전 보다도 못 한 농업소득,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.

농민의 농업소득 제고를 위한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동참

을 촉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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